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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도부터 2018년까지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약,

10,088구가 수습되었으며 이중, 131분 만의 국군 전사

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해발굴 대비 신

원확인율은 약 1.3%로 매우 저조하여 신원이 어려

운 실정이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사자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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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ng the Veteran Affair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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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

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

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한민국, 보훈, 제도, 분석, 비교연구, 이론

Abstract Korea has been in a truce state for about 70 years, not an end-of-war country. Even in a situation 
with this specificity, Korea's veterans'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Korea's 
veteran policy lacks an "honor of veterans" system compared to veterans'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it is the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discharged soldiers." After analyzing the major veterans' policy systems in the veterans' developed countries 
(U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expand the major 
anniversaries related to veterans and suggest a policy alternative a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 awareness 
education on the promotion of vetera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cognize the pain and agony of 
division to the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d country-type veteran affair 
system.

Key words :  Republic of Korea, Veterans Affairs, System, Analysis, Comparative Stud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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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은 많은 유해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

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사적 의의 및 교훈

계승과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다. 둘째, 국민 역량결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실현 시킬 수 있다. 셋째, 유해발굴 관점의

다변화와 발굴방법 개선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선진국의 보훈

정책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

이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

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 인식 및

출발점은 이러한 선진국들과의 보훈정책에 대한 비교

를 통해 우리나라 ‘보훈선양’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국가보훈의 이론적 고찰

지난, ‘보훈(報勳)’은 갚을 ‘보(報)’와 국가에 대한 공

훈, 공적 등을 뜻하는 ‘훈(勳)’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

어로서, ‘국가 보훈’의 줄임말이다[1]. 엄밀한 의미에서

‘보훈’과 ‘국가 보훈’은 다른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는 관

습적으로 통용되며, 보훈 자체가 국가 정책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훈 정책’의 줄임말인 것

처럼 사용되기도 한다[2]. ‘보훈’이 국가 정책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에 ｢국가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3]. 즉, 보훈의

통상적 영문표기는 “National Merit Reward”이며, “국

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한데 대한 보답”이라는 뜻

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보훈은 우리 고

유의 용어이다. 각종 연구서에 각국의 정책을 ‘보훈’이

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보훈부’, ‘보훈청’ 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우

리의 보훈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보훈정책이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

대한 원호로부터 민간에게까지 통용되는 사회보장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4].

한편, 우리나라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정의를 다

음과 같이 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

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국가 헌신자에 대해서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

는 것”으로 정의한다[5].

결국,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 유공자에 준하

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

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

족정기 선양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며[6], 이러한 국가보

훈의 목적은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고

도의 상징적 국가작용으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

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

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

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

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있다[7].

Ⅲ. 세계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분석

3.1 미국의 보훈 제도

미국은 국립묘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적인국가이며현재, 미국의국립묘지(National Cemetery)

는 관할 기관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된다[8]. 우선,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국립묘

지국(Nation Cemetery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2008년 현재 전국에 125개가 있으며[8], 이

외에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의 국립공원관리처

(National Park Service)에서 관리하는 14개의 국립묘

지가 있으며, 육군부(Department of Army)에서 관리하

는 2개의 국립묘지가 있다[8]. 제대군인부 국립묘지국

에서 관장하는 국립묘지는 우리나라의 현충원·호국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8]. 또한, 지난 1862년 7월 17일 미

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사망한

군인들을 위한 국립묘지로 사용될 부지의 구입 권한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 해에 14개의

국립묘지가 최초로 설립되었다[8].

더 나아가 미국은 참전실종자 및 포로자에 대해 끝

까지 귀환 노력을 하고 있으며[9], 지난, 1994년 12월

미군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에 불시착하

여 하일 먼 준위가 사망하고 보비 홀 준위가 북한에 억

류되자 클린턴 대통령은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특사로 임명, 평양으로 보내 송환 협상을 하도록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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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국전 유해 송환과 관련 1994년 6월 커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일성의 확답을 받아내는가 하

면 1990년에서 1992년간 실종미군 유해 46구를 송환받

으면서 1인당 북한에 1만 9500불을 지불하는 등 범정

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10], 이러한 미국 제

대군인부 주요조직은 아래 <표 1>와 같다.

출처 : 국가보훈처(2021) 재인용.

표 1. 미국 제대군인부 주요조직
Table 1. Major organiz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war
veterans

이러한 미국의 보훈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국민은 국가에게 최고

의 신뢰를 보여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 미국의

보훈제도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 제대군인

및 그 유족 지원을 시작으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미

국의 국익과 관련된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실시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미국 보훈문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1636년, Pilgrams of Plymouth Colony에서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초 시행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제대군인처가 내각

(Cabinet)의 하나인 제대군인부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

른다[11].

3.2 캐나다의 보훈 제도

캐나다보훈제도의관장부서는제대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이며 제대군인부 산하기관은 5개

지방청, 31개 지청, 하나의 병원, 2개 정양원이 있다. 제

대군인부의 총인원은 3,300명으로 본부 950명, 지(방)청

1,300명, 병원 950명, 위원회 10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9]. 지원 대상은 참전제대군인 또는 관련 사상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2]. 예산은 22억 8천만

불이며, 이중 보상금에 56.8%, 의료지원에 26.2%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9]. 상이연금은 복무와 장애간 관련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장애정도 및 범위에 따

라 상이 등급을 0～100%로 분류하였고, 연금등급을 5

단계(1/5～5/5)로 부여하여 연금등급과 상이등급을 곱

하여 연금율을 결정하여 월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9]. 유족연금은 본인연금율이 48% 이상인 경우에는

독신자 기본연금의 3/4 지급하며, 본인 연금율이 5～

48%인 경우에는 본인 연금액의 1/2 지급하고 있다. 참

전군인수당 은 참전자중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9].

의료보호는 입원, 통원가료, 일반병원 위탁가료, 정

양, 재활센터, 보철구 공급 등을 실시하며, 병원시설은

하나의 제대군인병원, 주정부 병원과 계약병상, 사회의

료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9], 직업훈련 및 자녀교

육 보호, 제대군인 사회정착을 위한 토지분양제, 고령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9]. 또

한, 각종 기념사업은 보훈 예산의 1.7%투입하는데, 전

사자 명부(캐나다 의회), 재향군인회의 테리팍스 청소

년훈련원 운영, 참전 해외전적지 순례단 운영 및 참전

기념시설물 관리 등을 실시한다[9]. 한편, 캐나다 제대

군인부 사명(Mandate)은“전쟁 및 평화유지 활동 시기

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 적격의 캐나다인들에게 시혜

(Benefits)와 서비스(Services)를 제공하고, 자유 수호

를 위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일”로 명시되고

있다[13].

3.3 호주의 보훈 제도

호주의 안장지원제도는 전사자 묘지관리와 기념물

관리, 참전 후 사망자에 대한 안장지원으로 구분 시행

되고 있다. 국립묘지는 주로 전사자 처리를 위한 묘지

이다[8]. 전사자묘지 관리사무소는 호주와 영연방에서

복무하다가 사망한 군인들의 묘지 및 기념물을 관리하

고 필요한 새로운 기념시설 계획, 추진, 정보제공 및

관련 연구, 해외의 전사자 묘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8]. 전사자 묘지는 제1, 2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경

우 전사지 인근 매장 원칙으로 주요 참전지인 유럽 및

동남아에 매장되어 있으며, 호주 내 묘지는 국내 훈련

중 사망자나 귀국 직후 사망한 군인이 안장되어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전적지 주변 묘지 인근 등에

실종자를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여 묘지가 없는 전몰자

를 추모하고 있다[8]. 전사자 묘지에 대한 관리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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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에서 총괄 관리하며, 호주 보훈부

에서는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지역 소재 묘지를 관리

하며 매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8]. 또한, 동위원회

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국

전, 월남전 전사자는 전적으로 호주 보훈부 관할로 비

용을 부담하고 있으며[8], 전사자가 아닌 상이 사망자

의 경우 사망 시 묘지석 및 묘비 제공 등을 통해 예우

하며,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Victorian

Cross 수훈자와 상이 사망자이며 사망일시금 지급 결

정과 동시에 지원하며[8], 이러한 호주 전쟁묘지의 현

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출처 : Australi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2021).

표 2. 호주 전쟁묘지
Table 2. Australia of war cemetery

3.4 프랑스의 보훈 제도

프랑스의 경우 선양관련 제도는 매우 폭 넓게 그리

고 넓은 의미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8]. 특히, 프랑스라

는 국가 이름으로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에 대해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선양운동을 펼치고 있으며[8], 정부 주

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기념행사 정책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근대 분쟁을 증언해 줄 사람들에 대한 보

호이며 젊은 세대에게 공화 국민과 시민의식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8]. 또한, 프랑스 보훈제도

는 민간인 전쟁희생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며[9], 프랑스

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보훈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

다[9]. 이미 1670년대 루이 14세 때 늙고 불구가 된 군

인들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훈병원이 개설되었다. 이후

1871년 독일과의 전쟁시 희생자 지원의 필요성에서 비

롯되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보훈

제도가 마련되었다[9].

프랑스 보훈 문화의 특징은 “기억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9]. 만일 어떠한 전투가 있었고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사회적 에너지와 관심을 받게 할 수 없다[9].

따라서 기억에 대한 요청은 보훈 업무의 정당성을 확

보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승리한 전쟁이건 패배한 전쟁이건

프랑스가 관여한 모든 전쟁은 기억의 대상이 되고 있

다. 그 이유는 국가가 수행한 주권적 행위이며, 국민들

은 승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

야 하기 때문이다[9].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하고 자연

스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오

고 있으며[14] 이러한 프랑스 전쟁묘지 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출처 : France Department of Defence(2021).

표 3. 프랑스 전쟁묘지
Table 3. France of war cemetery

3.5 독일의 보훈 제도

서독의 보훈 정책은 지난, 1990년 8월 31일 통일조

약과 함께 1991년 1월 1일 부로 신연방 지역(구 동독)

에도 확대 적용되어 이 지역의 전쟁희생자에게도 보상

금 신청을 통하여 건강상 장애 및 경제적인 손실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과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은 연금보험에 있어 동․서독간의 연금 재

평가를 통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일원화된

동독의 평균 연금액은 45년간 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1991년 1월 기준 46.2%에서 1997년 7월 기준 85.2%로

향상되었다[15].

그러나, 통일조약에서는 동독의 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의하여 취득한 청

구권과 승계권은 연금보험제도에 이양하도록 하여 청

구권과 승계자 대신 근속기간과 수령액에 기준하는 연

금제도로 대체하게 되었다[9]. 다만, 국가보위부 특별보

훈제도 가입기간과 고위직의 특별보훈제도 가입기간은

연금산정을 제한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동독에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던 연금제도는 통일 후 보훈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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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지 않고 사회보장체계로 흡수되었고 슈타지 등

권력기관과 고위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였다[9]. 그

외 의료보호․장제지원 및 직업재활․교육지원․생계

부조․정양보호 등의 보충적 프로그램은 서독제도를

확대․적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9]. 통합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구 동독하에서 정치

적 이유,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금되었거나 희생된 사람

들을 위하여 SED(동독사회주의 통일당)정권폭력 희생

자 복권법을 제정하여 형사, 행정, 직업상의 복권과 보

상을 실시하였고 구급자 지원법, 폭력희생자보상법, 폭

력, 전쟁희생자 묘지법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문화․유

적의 원형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SED 희생자는

정치적 핍박을 목적으로 판결함으로써 범죄구성과 형

량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로서 복권과 동시에

수감중 건강상 피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다[16]. 또한, 독일의 보훈 지원제도는 다

양한 형태의 연금과 수당, 의료, 재활, 요양보호 등이

있으며 그 외 전쟁희생자 묘지가 있으며 국민슬픔의

날(Volkstrauer Tag)이라는 추모일이 있으나, 명시적인

기념행사는 없고 재향군인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9]. 독일의 보훈제도는 전쟁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금전적으로 원호하는 제도로서 병역의무제 도입과 함

께 실시되었는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신체적․정

신적․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9].독일 보훈제도의 특성은 복무관련 범위

를 민간인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국가적 차원의 범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4].

Ⅳ. 결 론

본 연구의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즉, 우리

나라의 보훈정책은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

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

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

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

훈정책 제도에 대해 분석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두

가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훈 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 관련 기념일은 현충일을 제외한

타 기념일은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으로 지난, 1953년 이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 예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재, 휴무일이 미지정된

‘국군의 날’을 공식 국가 휴무일로 지정하여 대국민 공

감대 확산 및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순국선열의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

육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학교 교과서에는 국가

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교육내

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

이다. 하지만, 미국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제도에 대

한 교육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학

창시절 청소년들 대상으로 ‘보훈문화’에 대한 가치, 이

념 등 국가 주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결국,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를 영원히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훈의식

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진국

형 ‘보훈제도’를 착안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

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한 선진국(미국·캐

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보훈제도’를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적용하여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

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보훈선양’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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